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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법정보기술의 현황과 발전방안
이 성 진* · 이 연 주** · 손 형 근*** · 김 기 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의 논의는 법정보기술의 발전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개념인 기술 융합은 법정보기술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외 법조계에서는 

법률 챗봇 및 플랫폼 등의 다양한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법률 업무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나, 국내는 리걸테크 산업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법정보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제2장에서 법정보기술의 
개념과 분류체계를 구체화하고 제3장에서 법정보기술 활용 현황과 한계를 살펴본 후, 제4장에서는 법정보기술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찰하였다. 법정보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례 등의 법률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공개된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법률 영역에 있어 인공지능의 안전성, 개인정보보호, 윤리기준 등의 다양한 쟁점이 
예상되므로 본 논문을 통해 대응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4차 산업혁명, 법정보기술, 리걸테크, 코드엑스(CodeX), 인공지능

요 약

The Present Status of and Development Plans for Legal 
Technolog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Lee, Sung-Jin* · Lee, Yeon-Ju** · Son, Hyoung-Kun*** · Kim, Gi-Bum****

Klaus Schwab’s discussion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rovides a framework for predicting the 
direction of legal technology development. Technological convergence, which has emerged as the core 

concep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legal technology. In particular, various new 
technologies, such as legal chatbots and platforms, are being introduced to enhance efficiency and accessibility in the legal 
field. However, legal technology is still in its early stage, with institutional improvement needed to vitalize the industry. In 
this paper, we first specify the concept and classification of legal technology in Chapter 2, followed by trends and 
limitations in Chapter 3 and ways of vitalizing legal technology in the future in Chapter 4. To invigorate legal technology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put in place legal regulatory measures that stipulate the active disclosure of legal data, such 
as precedents, and make free use of such measures. In the law, many issues, such as the safe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thical standards, will be discussed in the future. Therefore, via this paper, we hope 
to promote the formation of social consensus and prepare countermeasures, such as legisla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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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IoT, 빅데이
터 등의 도입은 많은 문제점과 함께 다양한 가능성이 
공존할 것이다. 기술의 안전성, 인간윤리와의 조화, 기
술 발전 촉진을 위한 법률, 부작용 통제를 위한 규제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법정보기술에도 이미 영향을 미
치고 있다.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법조 영역까지 인
공지능이 도입되는 것을 보면, 아직 성장 초기 단계이
기는 하나 4차 산업혁명의 파급력을 가늠해 볼 수 있
다. 국내 법정보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과 도입이 본격
화되기 시작하였고, 과거의 단순 법령정보 검색기능 
한계에서 벗어나 법률챗봇, 법정보검색 인공지능, 계
약서검토, 소송예측, 법정보플랫폼 등 다양한 기술의 
등장으로 법률정보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다. 법
률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법정보기술 연구와 관련하여 Cho and Lee(2016)
는 인공지능과 법률문제를 법적 논증의 문제와 연결하
여 검토하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인공지
능과 법 연구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인공지능의 
법적 활동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Shim(2018b, 2018c)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
에 대비한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IT법체계 
정비에 관한 논의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
하며 입법학 연구에 인공지능 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Lee(2018)는 강한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현
행 형사법 체계와 이론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
펴보았고, Park(2018b)은 법 적용의 자동화는 법률언
어의 미확정성과 법관의 재량을 부인하는 극단적인 법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는 이상 인간의 판단을 완전히 대
체할 수는 없고 단지 법률가들을 조력할 수 있다고 보
았다. Chang(2018)은 개별 인공지능별로, 기술적 상
태와 활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별도의 법인격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법인격을 인정할 때의 범위에 대한 논의
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Shim(2019)
은 입법 분야에서 데이터사이언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
안을 국회 내의 입법지원기구 중 가장 포괄적인 분석 

Ⅰ. 서론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세계 정상들은 제4차 산업혁
명이 산업 전반에 대한 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기술융
합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Won, 
2016). 4차 산업혁명은 민간부문에 공유형·주문형의 플
랫폼산업, 투명성, 소비자참여와 새로운 소비행태, 제품
생산과 마케팅의 전 단계에 걸친 유통의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았다(Schwab, 2016b). 융합 기술이 경제, 사
회, 행정, 노동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고 기존 산업혁
명과는 다르게 급격한 속도로 인류의 생활전반에 큰 변
화를 야기할 것이다.

세계 법률서비스 시장은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
고, 2015년의 7,860억 달러 규모에서 2021년 1조110
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Hongdao, et al., 
2019). 전 세계 법률서비스 소프트웨어 시장은 2019년 
1280.3백만 달러에 이르렀고 연평균 13.1%의 성장률
을 보여 2026년에 3030.7백만 달러 규모에 달할 전망
이다(ZMR, 2020). 코드엑스(CodeX)는 리걸테크 시장
에 진입하는 스타트업(Start-Up) 기업 수가 2012년 이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리걸테크 투자규모는 2010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9년의 두 배인 7억 달러에 달했
으나, 2011년에서 2016년 사이에는 다른 분야의 스타트
업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연어처리와 
같은 핵심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데이터기반의 법률분석
과 문서자동화 분야가 성장하였다(Breydo, 2019). 

국내 리걸테크 산업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국 리걸테크 시장규모는 19.6억 달러, 영국은 1.15억 
달러인데 반해 국내는 1,200만 달러에 불과하다. 글로
벌 리걸테크 유니콘(Unicorn)도 미국은 20개, 유럽은 
3개이나, 국내에는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ANF, 2020). 
이에 정부는 법정보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
대하고 민간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및 투자확충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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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사법연구자료 등의 각종 법률 실무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문제를 해결, 탐색, 예방하기 위한 정보이
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법정보학은 
1970년 법정보학에 관한 저서가 독일에서 처음 단행본
으로 출판되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같은 해에 레겐
스부르크(Regensburg)대학에서 법정보학 강좌가 처음 
개설되었다. 국내에서는 1981년에 대법원 판례를 전산
화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1987년에 민사사건 법률정보
의 전산화가 되며 법정보학적 개념이 실무에 적용되기 
시작했다(Lew, 1992).

종래의 법정보학은 “법령·판례·문헌정보에 관한 법
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산망을 통해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법령, 판례 문헌정보를 편집 가공하는 것을 대
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정의하거나(Baek, 2011) “법학
과 정보학을 연결시키는 학문으로서, 컴퓨터를 이용하
여 법학교육과 법 실무를 포함한 법체계 전반에 있어
서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처리, 나아가 법학을 체계적
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며, 법률 분쟁과 사건을 효과적으
로 처리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학문이다.”라고 정의하
였다(Lew, 1992). 법률 내용 자체에 대한 연구가 아니
라 법률을 정보화하여 관리 이용하는 메타 연구적인 성
격을 가지므로, 마치 문헌정보학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
다. 하지만, 법정보학을 반드시 컴퓨터 알고리즘1)이나 
새로운 기술과 관련해서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 법정보기술 
법정보학에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법

정보기술 시대는 시작되었다. 법정보기술은 법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기술로 Legal Technology(이하, 리걸
테크)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법(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리걸테크는 기존의 입
법, 소송 등의 수요에 따른 법률서비스 산업을 아날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회입법조사처를 예시로 하
여 분석하였다. 최근 법정보기술의 연구 동향을 보면 
리걸테크 또는 법률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과
학의 법적 활용 방안이 주목 받고 있으나 입법실무로 
자동화하는 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대응방안 모색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질적 속성
에 관한 이해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의 논의는 법정보기술의 발전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하
나의 프레임이다. 새로운 공유 플랫폼의 출현, 정부의 
민첩한 거버넌스(Agile Governance), 공공참여방식의 
변화 등을 일으켜 사회변동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변화
의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적용에 있어
서 법률 자료의 소극적 공개, 개인정보보호 침해 문제, 
인공지능의 편향성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본 논문
에서는 이를 공론화하여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 법정보기술
의 개념과 분류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3장에서 법정
보기술의 국내외 활용 현황, 제4장에서는 법정보기술의 
한계, 그리고 제5장에서는 법정보기술 발전을 위한 개
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법정보기술의 개념과 분류체계

1. 법정보기술의 개념 

1) 법정보학 
법률정보(Legal Information)는 법률문제에 대한 자

료(Data)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공 축적한 정보를 
말하고(Richards, 2014) 법률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학
문을 법정보학(Legal Informatics)이라고 한다. 법정보
학은 법학과 정보학을 연결하는 학문으로 법률적 실무
과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론을 주로 다룬다. 대

1)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과 과정을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이를 컴퓨터 언어로 구체화 시켜 놓은 것을 프로그램이라고 하며 알고리즘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알고리즘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개의 세부 단계로 구성되며 각 세부 단계는 개별 행위규정을 갖는 특징이 
있다(Kim, 202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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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목적으로 컴퓨테이셔널 법학(Computational 
Law) 중심의 법률분석에 대한 자동화·기계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Codex, 2020). 이 프로젝트는 2010
년경에 시작되어 법정보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교육
을 진행하며 법정보기술 시장의 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CodeX Techindex에 등록된 법정보기술 서비스 업체는 
2020년 6월 기준으로 1,341개이며 법정보기술 서비스 
업체를 <표 1>의 카테고리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별로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시장 분야에서는 모바일과 플랫폼으로 고객, 변
호사, 로펌을 서로 연결시켜주거나 특화된 전문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는 실
사(Due Diligence), 법률 서류 자동 작성과 관리, 법
령과 판례 검색, 이디스커버리, 소송 결과 예측 등 법
률 전 영역에 이미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Han, 
2020). 이디스커버리 분야에서는 대용량의 디지털증
거 분석을 위한 SW개발과 분석 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다. <표 1>의 카테고리 중에서도 법률검색, 법률분
석, 내부통제, 문서자동화는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활
발하게 사용되는 분야이다. 다양한 종류의 법률문서로
부터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연
어처리, 머신러닝, 딥러닝 등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필수적이다. 

<표 2>는 코드엑스(CodeX)의 분류체계 데이터를 바
탕으로 법정보기술 업체 정보를 검색, 분석, 문서작성으
로 구별한 다음 각 기능별로 하위 재분류하였다(SPRI 
2020). 검색분야는 변호사의 승소율과 전문영역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추천서비스, 자동화된 검색기능으로 문
서작성에 도움을 주는 법령과 판례검색서비스, 인터넷
이나 수집 증거를 매개로 관련 증거를 분석해주는 증인
과 증거검색서비스 등으로 분류된다. 분석분야에서는 
재범위험성을 판단하여 형량을 예측하는 재범가능성예
측서비스, 행정처분 가능성을 예측하는 행정처분예측
서비스, 소송 진행 여부판단에 도움을 주는 소송결과예

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한 것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하여 법률 소비자에게 보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Jang, 2020; Baek, et 
al., 2016). 리걸테크는 법률분야에 ICT기술이 도입되
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법률산업과 ICBM 기술2) 
산업을 포용하기 위한 제반 법률 서비스라고 총칭할 수 
있다(Kim, 2020e). 한편, 리걸테크는 ‘효율성과 효과
를 높이고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로펌이 사용하는 모든 
기술을 의미’(Learning Hub, 2019)하거나 ‘개인변호
사과 로펌의 이디스커버리, 요금청구, 회계, 문서보관, 
업무관리와 같은 업무를 돕기 위한 기술과 소프트웨어
의 활용’(Wikipedia, 2020)이라는 개념으로 넓게 해석
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법정보학의 의미 연관성을 
고려하여 리걸테크를 ‘법정보기술’이라는 용어로 사용
하고자 한다. 

2. 법정보기술의 분류

법정보기술은 비인격적인(Impersonal)인 사회관계
가 지배하는 공적 영역과 인격적(Personal) 사회관계가 
작동하는 사적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에서 대중
에게 제공하는 의안정보시스템과 나의사건조회시스템 
등의 법률정보시스템과 민간 부분의 법조인인명사전, 
법률정보포털 등이 공적 영역에 속한다. 반면, 실시간화
상법률컨설팅, 이혼분쟁조정플랫폼 등은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법정보
기술을 사용하는 대상은 개인이나 로펌에 한정하지 않
고 정부와 개인영역까지 확장한 최광의의 개념으로 보
아 “정부, 법률시장, 개인들에 의해 사용되는 법률 정보
를 수집, 분석, 가공, 제공, 관리하는 서비스와 기술”이
라고 해석하고자 한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로스쿨에서는 코드엑스(CodeX)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법정보기술의 분류와 업체 정
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효율성, 투명성, 접근성을 높이

2) ‌�‘ICBM’ 기술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data), 모바일(Mobile) 기술의 약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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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법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어 성장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앞
으로 법률시장의 규모가 커짐과 동시에 시장 주도 업체 
중심으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아 독과점이라는 또 다
른 쟁점이 발생 수 있다. 또한 각 분야마다 적용되는 기
술기준과 데이터 사용에 대한 법률 규제가 상이하고 시
장 성장에 따른 사회적인 이슈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

측서비스, 입법영향력을 분석하는 입법정보분석서비스, 
분쟁예방 전략수립에 이용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서비
스 등으로 분류된다. 문서작성 분야에서는 계약서, 소송
서류, 소송 외 서류, 산업재산권서류로 서비스를 분류하
고 있다(SPRI, 2020). 

국내의 리걸테크 산업은 법률 데이터 부족과 규제로 
인해 아직 시작단계이나 앞으로 정부가 법률 ICT 기술

<표 1> 코드엑스(CodeX) 법정보기술 서비스 분류 
<Table 1> Classification of CodeX legal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Classification of CodeX Examples of Service

Legal Marketplace Lawyer Search, Lawsuit Cloud Service, Video Legal Consulting, Lawyer Job Information, B2B 
Market between Law Firms, Release, Visa Issuing, Intellectual Property Brokerage Service

E-Discovery 
Digital Evidence Analysis Software Development, Social Network Service Evidence Collection 
and Analysis Tool Development, E-discovery Solution Delivery, Legal Consulting, Court 
Testimony Audio, Evidence Analysis Service using Machine Learn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Legal research  Legal Search Engine, Legal Database, Intellectual Property Database, Platform based o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Deep Learning, Legal Information Web Portal, Legal Genome Mapping

Practice management 
Bankruptcy, Mergers and Acquisitions Online Software, Electronic Document Solution, 
Lawyer Billing Management, Case Management Service, Video Interview, Customer 
Reservation Management, Project Management Service

Legal Analytics  

Contract Analysis, Online Fake Products Detect, Real-time Public Legal Information 
Analysis Platform, Patent Analysis, E-discovery Visualization, Lawsuit Result Prediction, 
Lawsuit Fee Calculation, Strategy Analysis of Winning a Lawsuit, Knowledge Management, 
Automatic Document Search

Legal education Education App, Online Education Platform, Lawyer Exam Review Program, Simulator of 
Virtual Reality Court

Compliance

Audit based on Global Big Data, Automatic Monitoring of Onlin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l Control Technology Delivery based on Block Chain, Data Privacy Solution, 
Internal Regulations Search based o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nternal Regulations 
Check Service, Compliance Document Management

ODR
(Online Dispute Resolution) 

Multilateral Negotiation Platform, Automatic Child Rearing Expenses Support Platform, 
Divorce Settlement Platform 

Document automation 

Testament, Compensation for Delayed Flights, Drawback, Automatic Writing Service for 
Online Legal Document, Security Transmission of Lawsuit Document, Storage of Legal 
Document, Legal Document Form, Electronic Notarization, Creation of Multinational Legal 
Document Electronic Signature Contract Service

source: Codex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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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데이터 종류에 기반한 법정보기술 서비스 국·내외 비교 
<Table 2>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of legaltech services based on data type

Function Category Types of Data
Service Provider

Domestic International

Search

Lawyer Search Lawyer Personal 
Information, Precedents

Law&Company,  
LAWBID, HELP ME

Lexoo(UK), LawBooth(USA), 
Legalzoom(USA), Rocket 

Lawyer(USA) 

Law or Precedents 
Search

Law, Precedents, 
Conciliation Protocol

LAWnB, Intellicon, 
U-LEX

Judicata(USA), Casetext(USA), 
ROSS intelligence(USA), 

Westlaw(USA)

Witness or Evidence 
Search

Public Data, 
Platform Search Data -

Blackstone Discovery(USA), 
Disco(USA), Logicull(USA),  

Fronteo(Japan)

Office Automation Judicial Procedure Data LS. Office, Law 
Manager ANAQUE(USA), CLIO(USA),

References Legal Information, Judicial 
Procedure Data Bubbi

China Legal Aid 
Foundation(China), Qīnghǎi Local 

Government(China),

Analysis

Recidivism Prediction

Repeat Offender 
Information, 

Accused’s Personal 
Information

- Northpointe(USA)

Administrative 
Disposition 
Prediction

Government Decision-
making Data, Result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 -

Lawsuit Result 
Prediction

Precdents, Administrative 
Trial Decision Amicus Lex, HELP ME

DoNotPay(USA), IBM-ROSS(USA), 
Legalzoom(USA), Lex 

Machina(USA),  JP Morgan 
-COIN(USA), 

Legislative 
Information Analysis

Laws, Precedents, 
Administrative Trial 

Decision, Conciliation 
Protocol

- FiscalNote(USA), Katz(USA)

Industrial Property 
Right Analysis

Public Data, 
Platform Search Data

WIPS,  KISTI(TOD), 
TNTMINER

Google Payments(USA), 
WISDOMAIN(USA) 

Document

Writing Contract Contract

Modusign, Amicus 
Lex, AlphaLaw, 

Marshmallaw, LAW 
FORM

Holmes(Japan), 
Legalese(Singapore)

Preparation of 
Litigation Papers

Petition, 
Written Answer, 

Precedents
Moneyback -

Preparation of 
Documents other 

than litigation

Documents other than 
litigation such Petition 

and Testament

Marshmallaw, Amicus 
Lex, HELP ME Wevorce(USA)

Industrial Property 
Right

Documents related to 
Application HELP ME Legalzoom(USA)

source: SPRI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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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정보기술 활용 현황과 한계

1. 법정보기술 활용 현황

1) 국내 활용 현황
국내 법정보기술은 해외에 비해서 민간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각 정부기관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법률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일부 공
개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각 정부기관이 법률정보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법률정보는 유기
적인 체계가 필요하며 상호 간에 참고할 수밖에 없는 관
계이다. 민간부문의 법률정보시스템은 입법, 행정의 법
률정보를 바탕으로 한 사법시스템의 참여자이자 법률서
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서
비스제공자로서 정부기관과의 밀접한 관계가 필요하다. 
정부기관과 민간분야에서 개발한 대표적인 법률정보시
스템들은 <표 3>과 같다. 각 운용주체들마다 개별 목적
에 부합하는 법률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 정부기관의 법정보기술

⑴ 입법부

국회에서는 2019년 9월 ‘지능형 입법정보 서비스 구

망되므로 국내 법정보기술에 대한 실질적 법률 체계개
선이 필요하다.

3. 법정보기술 발전과정

법정보기술 산업의 성장은 법률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머신러닝 기술 발전이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대형로펌의 신규 변호사에 대한 수요 
감소를 심화시켜 법률시장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 원인
이 되기도 했다(Seul, 2016).

올리버(Oliver R. Goodenough)는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기준으로 리걸테크 시대를 분류하고 있다. 리걸
테크1.0 단계에서는 기존 체계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법정보기술이 법률조사, 문서작성, 실무관리, 이디스커
버리 등의 사람 업무를 보조한다. 리걸테크2.0 단계에
서는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이
디스커버리 분야에서의 기계학습 방법론은 법률가들의 
검토 없이 문서 검토 작업을 가능토록 하였다(Baxter, 
2015). 리걸테크 3.0에서는 핵심기반구조가 근본적으
로 변화하게 되는데, 계약검토, 내부감시, 분쟁해결은 
사람의 판단이 아닌 컴퓨터 코드에 의해 행해진다. 컴퓨
테이셔널 기술의 법률 모델링과 실행은 혁신적인 변화
를 가능하게 하였다(Goodenough, 2015). 

<표 3> 국내 법률 정보 시스템 
<Table 3> Domestic Legal Information System

Main Agent Types of Legal Information System

National Assembly Bill Information System, Legal Information System

Administration

National Legal Information System, Local Legal Information System, Legal Information 
System of each ministry,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Investigation and Digital Evidence 
Management System

Judiciary Integrated Legal Information System, My Case Search System

Private Sector Biographical Dictionary of Judicial Officers, Legal Information Portal, E-Discov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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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3) 민간분야의 법정보기술

⑴ 국내 민간분야의 법정보기술

‘로마켓(Law Market)’은 2005년부터 변호사의 인맥
지수, 승소율, 전문지수 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로앤비는 2000년 11월부터 법령, 판례, 논문, 법
조인명록, 법률서식 등의 법률정보를 포털 형태로 제공
하고 있다.

2018년 2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인텔리콘 연구소
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변호사 유렉스(U-LEX)를 도입하
면서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이 실무에 도입하
기 시작했다(Jung, 2018). 유렉스는 전문변호사와 법률 
비서가 수일에서 수개월 걸리던 법률검토와 판례분석 
등 사건 리서치 업무를 20~30초 만에 처리하는 성능을 
보여주었다(Ahn, 2018). 인텔리콘 연구소에서 개발한 
CIA(Contract Intelligent Analyzer)는 근로계약서를 
분석하여 사람이 1시간 걸리는 계약서 검토를 7초 내에 
끝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문서검토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 밖에 ‘제법아는언니’, ‘헬프미’, ‘Law&Company 
(로톡)’와 같은 대표적인 국내의 법정보기술 스타트업 기
업들은 변호사검색, 법률검색, 소송결과예측, 서류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⑵ 해외 민간분야의 법정보기술

해외의 경우 대표적인 소송예측서비스로는 Lex 
Machina가 있는데 대규모 데이터처리기술을 바탕으로 
소송당사자와 변호사에게 판결예측 데이터를 제공하여 
소송 전략수립을 돕는다. 판사별로 관련 사건의 경험, 
평균소요시간, 사건 승소율, 손해배상금의 평균값 등에 
대한 정보와 주요 로펌별 사건 경험과 역할, 승소율, 합
의금, 승소액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객요
구에 맞춘 소송예측정보를 비교표로 만들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Shin, 2016). 다만 과거 데이터를 

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동 사업은 조문 단
위로 법률안 재개정안을 비교하고 회의록을 검색하는 
‘지능형입법정보 서비스’, 법률안 스크리닝과 유사입법
례 자동추천 등의 의정정보제공을 위한 ‘지능형 의정 환
경조성’과 입법지식 수집과 분석 체계 구축을 위한 ‘지
능형 서비스 기반 구축’ 등 3개 과제를 골자로 하고 있
다(Kim, 2019).

⑵ 사법부

대법원은 2018년 ‘스마트법원 4.0’이라는 차세대 전
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을 발표하였는데, 인공지능 챗
봇이 소장을 작성하는 ‘지능형 나홀로 소송’,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한 ‘지능형 쟁점추출’, 
‘지능형 판결문 작성’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NARS, 2019a). 법무부, 경찰청, 검찰청, 대법원 등 형
사사법기관은 2010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을 제정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그간 개별 관리된 사건기록송
치, 수사, 공판, 집행 등의 정보를 공통시스템으로 통합
하여 활용한다. 국민들은 형사사건진행상황조회, 벌과
금조회, 전자민원신청을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고 각 
수사기관은 판결문조회, 출입국조회, 전과조회 등을 업
무에 활용하게 되어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일례로 음주
무면허운전 사건의 경우 완전 전자화를 추진하여 형사
사법정보시스템의 도입 이전에 조사, 기소, 판결, 송달 
절차까지 평균 47일이 소요되었으나, 도입 이후에는 평
균 31일로 줄어들었다(Shin, 2015).

⑶ 행정부

정부기관에서는 해당 부처 관련 법률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문제와 관
련된 정보와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밖에
도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저작권위
원회 등 여러 정부 산하 기관에서는 대국민 정보 제공 



4차 산업혁명시대 법정보기술의 현황과 발전방안

11정보화정책

2020년 6월 9일 시행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데이터기반행정법)」을 기반으로 입법, 
행정, 사법 영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법정보를 통합하여 
‘법정보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각 국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법정보 데이터
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메타데이터를 정의한 후 데이터
기반행정법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에 메타데이
터를 등록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법정보 데이터를 입수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 그리고 데이터통합관리플
랫폼에 등록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민간영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법정보 통합관리 플랫폼’으로 법정보 
데이터를 통합하여 저장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정보 공개 API3)를 민간업
체에 제공하여 법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경우 전 국민이 
체계화된 법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
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법정보기술의 인공지능 활용 전망

법정보기술의 역사에서 가장 큰 혁신을 일으킨 기술
이 바로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출현으로 다양
한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법률전문가
의 업무효율성과 일반인들의 법률정보에 대한 접근성
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법정보인공지능은 법정보학
에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함으로서, 법률정보 검색, 
사건 분석, 소송결과예측 등으로 그 범위를 넓히고 있으
며 법정보학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법정보기술은 법
률전문가의 법정보 이해를 높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
키고 일반인의 사건 이해를 도와 법률시스템에 대한 불
안과 불신을 낮추는 등 법률 분쟁 해결 방안 모색이 용
이하다(Son, 2019).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인 인공지능은 추론
능력, 지각능력, 학습능력, 자연언어 이해능력, 논증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Kim, 2020b). 자동화와 기

기반으로 하여 과거 트렌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
나 미래 정보는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며, 데이터가 충
분하지 않을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레크트바이저(Rechtwijzer)는 2015년에 처음 만들
어진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이혼분쟁해결 온라인 플랫
폼으로 사용자가 플랫폼에 접속해 분쟁해결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면 법률전문가의 검토는 물론 법적구속
력이 있는 합의 등의 결정이나 판결 서비스까지 제공하
고 있다(Lawtimes, 2016).

4) 소결
정부기관의 법률정보시스템은 입법, 사법, 행정 영역

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정보 교환체계가 제대로 구
축되어 있지 않다. 법관의 법률 해석이 모호한 조문의 
경우 국회 입법취지가 재판의 판단기준이 되기도 하며, 
위헌판결이 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참고하
여 국회에서 새로운 입법안을 제안하여 법률을 정비하
기도 한다.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정보교류는 재판의 공
정성, 민주성, 효율성을 높이고 입법의사를 존중하여 사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규범력 강화를 도
모한다.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입법개선정보를 환류하여 
법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어서 각자의 독립적 기능을 
존중하면서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하다(JPRI, 2018).

국내 민간영역에서의 법정보기술 사업은 해외에 비
해 초기단계이지만, 정부, 민간 등에서 지속적으로 투자
와 개발을 하고 있어 성장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
다. 해외에서는 ICBM기술 발전과 맞물려 다양한 개발
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같
은 신기술과 융합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해
외에 비해 국내 기술 개발 사례가 적은 편이나, 법정보
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민간 기업이 다양한 법정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3)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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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머신러닝, 인공지능과 같은 법정보기술의 법
률시장 도입에는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법률자료의 
공개 부족,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의 편향성 등이 대
표적이다. 

인공지능은 대량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반복적 학습
을 통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인공지능 기반의 법정
보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법률 자료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확정된 판결 중 일부 판
결만 공개하고 대부분은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다(Kim, 
2020d).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
는 판결은 전체 대법원 판결의 9.75%, 각급 법원 판결
의 0.19% 정도에 불과하여 활용에 많은 한계가 있다
(Gang, 2020). 

국회는 2020년 11월 19일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판결문 공개 
범위에 미확정 사건의 판결서를 포함하고 판결서에 포
함된 문자와 숫자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사소
송법 제163조의2의 명칭이 ‘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
에서 ‘판결서의 열람·복사’로 변경되었고 확정되지 않
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도 포함하였다. 하지만, 소액사
건 판결서와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른 판결서 등은 
제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공공
데이터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판결서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반영되지 못했다(Gang, 2020). 판결문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으나, 법정
보기술에 법률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
황이다.

2) 개인정보침해 이슈
로마켓(Law Market)은 변호사들의 출생지, 연수원 

기수, 사법시험 기수, 출신학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

계화된 인공지능 기능을 적용하면 흔히 발생하는 실수
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법관의 경우 식사 전보다 식
사 후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판결을 하고(Shai, et al., 
2011)4) 작은 자극 하나만으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
로 판단하기도 하며(Al, 2017) 법관 전관예우와 같은 
확증편향적인 판단 가능성도 존재한다(Kim, 2016). 
인공지능은 이러한 인간의 편향성과 확증편향성에 대
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보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Seo, 2019).

현재 인공지능을 이용한 기술은 언어학습, 딥러닝, 기
계학습, OCR, 이미지처리, 시각화, 음성인식 등의 기술
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변호사, 법률챗봇, 소송예측, 이
디스커버리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혁신으로 미래 법정의 모습도 큰 변화를 겪
게 될 것이다. 모든 재판과정의 모습이 3차원 동영상으
로 기록 저장되고 소송에 대한 모든 기록도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되어 법관의 사실판단에 인공지능 분석을 실
시하여 인간 편향적 성향에 따른 실수를 줄여줄 것이다. 
비대면 방식의 원격지에 있는 소송당사자 간의 재판도 
가능하게 되어 공간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법정
에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3. 법정보기술의 한계

1) 법률자료의 소극적 공개
법정보기술 법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법정보 이

용의 효율성을 높여 신속 정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
장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리걸테크
3.0 시대 이후에는 거의 모든 법률절차가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송비용이 감소하고 소요 시간이 
단축되며5) 법률정보데이터의 공유와 이전이 자유로워 
법률로부터 소외받는 사람들이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4) ‌�이스라엘 경력40년 이상 판사와 10년이상 검사로 이루어진 가석방위원회의 1127건의 가석방결정을 조사한 결과, 식전에 가석방 승인비율은 10%였으나 
식후에는 65%로 치솟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5) ‌�비대면 지급명령 서비스 업체와 상담하여 기존의 5분의 1 비용으로 법적 조치 진행이 가능하였고 문서작성과 판례분석을 10초 만에 해결하는 AI 
서비스가 개발되었다(Kim, 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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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는 출시 3주 만에 약 80만명의 이용자를 끌어모
았으나 성소수자 혐오, 개인정보 유출 등 논란에 휩싸였
다(Ahn, 2021). 온라인 국제미인대회의 심사위원을 맡
은 뷰티닷에이아이(beauty.AI)가 백인 여성만 선별한 
사례(Han, 2018), 아마존이 인공지능기반 채용시스템
을 사용한 결과 여성보다 남성지원자를 선호하는 경향
을 나타내 폐기한 사례(Reuters, 2018) 등이 있다. 이러
한 인공지능 편향성을 과학적으로 명확히 설명하지 못
하는 이유는 인공지능의 블랙박스와 같은 데이터처리
구조 문제7)나 데이터 쏠림 현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범 확률을 예측하는 컴파스 알고리즘 관련 
판례8)에서 미국 위스콘신 대법원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인 통계적 예측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인정하면서 데이
터 기본 구성 비율에 따라 편향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정의하는 지표들과 척
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지 공정성만으로는 편향성
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보았다(Hong, 2018).

Ⅳ. 법정보기술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1. 법률 데이터 공개 확대

법정보기술의 발전을 위해 법정보기술 산업 활성화 
방안과 미래의 한계적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가 있다. 딥러닝 기술의 발전은 데이터분석을 통한 새로
운 추론에 이르는 고차원적인 인공지능의 출현 가능성
을 높이고 있다(Kim, 2018). 현재 인공지능은 방대한 
양의 축적된 문서 의미 분석이 가능함에도 새로운 법논
리를 만드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존에는 대법원에서 공개하는 판례를 제외하고 대

여 변호사별로 승소율과 전문성 지수를 계산하고 특정 
법조인 간의 공통적인 개인정보와 경력 일치 정도를 점
수화하여 인맥지수를 제공하였다.6)

수사기관은 2010년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수많
은 사건정보를 저장하였으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
진법에서 형사사법 업무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
어 범죄예방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빅데이터 기반의 법정보서비스는 공개된 정보일
지라도 사물인터넷 등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
여 활용(Yang, 2016)하는 기술과 어떻게 결합하느냐
에 따라 공개된 정보가 개인정보가 된다. SNS나 인터넷
에 공개된 정보를 웹크롤링 기술을 이용하여 수집할 경
우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으면 문제될 소지가 있다
(Oh, 2017; Park, 2018b).

 
3) 인공지능의 편향성
인공지능으로 발생하는 윤리적 쟁점 중의 하나가 바

로 편향성 문제이다. 데이터 쏠림 현상 등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비정상적인 처리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
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작
동하므로 데이터 처리나 데이터 노출 과정에 편향성이 
나타날 수 있다. 알고리즘 기반의 인공지능은 법률, 판
결 등의 주요 정보 수집을 위한 핵심 기술 중의 하나이
다. 하지만, 인간이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직접 설계하
고 프로그램 오류 발생 가능성도 존재하여 인공지능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Kim, 2020d).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마
이크로소프트사의 챗봇인 테이(Tay)는 출시 하루 만에 
신나치주의 관점을 드러내고 인종차별적인 용어를 사
용하여 판매가 중단되었다(Seo, 2019). 인공지능 챗봇 

6) ‌�대법원은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행위는 인맥지수의 사적, 인격적 성격, 산출과정에서 왜곡을 할 가능성 등의 이유로 변호사들의 수인가능성을 넘는 
인격권 침해가 있는 반면에, 변호사들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를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직무수행 영역에서 형성된 공적 정보로서의 성격,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의 산출방법이 합리적이라 공개나 제공 등의 정보처리는 합법적이다’라며 인맥지수 서비스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7)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IBM은 ‘AI오픈스케일(AI Open Scale)’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의 편향성을 모니터링하고 바로잡으려는 
솔루션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Shim, 2018a).

8) ‌�Loomis v. Wisconsin, 881 N.W.2d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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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의 공적 정보는 공개된 정보에 해
당한다고 판시하여 이와 선을 같이 하고 있다. 빅데이
터 기반의 법정보시스템에 적법하게 공개된 정보를 특
정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해당 데이터가 개인정보와 결
합하여 존재할 지라도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로 볼 수 
있어 법정보기술의 중요한 원천 자산이 될 것이다.

최근에 일명 데이터3법이라고 불리는 「개인정보 보
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은 
가명정보개념을 규정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내용
으로 2020년 1월 9일에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개인
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였다. 개인정보처리자에 대
한 책임을 강화하고 익명화 처리된 정보는 개인정보보
호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다(KISA, 2020). 기존
에는 빅데이터 관리와 처리에 대한 불명확한 법률로 인
해 기업과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이용에 문
제가 있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확
보하여 인공지능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하였다.

추가적으로 개인정보위원회는 2021년 디지털 환경
에서 약화될 수 있는 개인의 정보 주권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입법예고11)하였다. 개
인정보 이동권을 도입하여 국민이 인터넷상의 정보 유
통 과정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
지능에 의한 추천 알고리즘이 특정인에 대한 감시와 
낙인찍기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나 설명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데이터로서의 산업적 가치와 개인정보 

부분의 판결문 원문이 비공개로 되어 있어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법률 데이터는 한정적이었다. 2013년  
1월 1일 부터 대법원은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9)’를 시
행하여 국가안전보장, 소년사건, 사생활침해,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열람이 제한된 판결을 제외한 대부분의 형
사사건과 민사사건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민·
형사 판결 이외의 행정소송 등에 대한 판결문은 여전히 
미공개 상태이며 판결문 데이터 확보를 위한 비실명화 
처리에 시간과 열람비용이 발생하여 대량의 판결문 데
이터를 확보하기에는 제약사항이 존재한다. 

다양한 법정보기술 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정비와 더불어 제한적으로 공개되
는 판결문 등의 법률정보 빅데이터의 공개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Kim & Jeong, 2018). 인공지능은 충
분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추론에 도달하게 되므로 
공개 법률 데이터가 많을수록 인공지능의 추론 정확도
는 증가할 것이다(Kim, 2020e).

2. 공개된 정보 수집의 제한적 허용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적용 범위는 정보의 공개 여
부에 따라 달라져야한다. 개인정보주체가 직접 공개하
기로 결정한 개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일반인
에게 공개된 정보도 개인정보침해의 예외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는 정보주체의 의사 실현에 한정하여 일반적 공
개 여부로 판단하지 않고 판례 등 적법하게 공개가 결정
된 정보가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걸 의
미한다(Park, 2018a). 로마켓(Law Market)의 변호사 
개인정보침해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10)에서도 승소

9)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란 대법원의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정된 민·형사상 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열람·복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3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법원명과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입력하면 
누구든지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다. 형사사건의 기록목록, 증거목록은 2014년부터 공개되고, 민사사건은 2015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판결서가 
공개되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 서비스’를 개시하여 전국 모든 법원의 판결서 열람ㆍ검색이 가능해졌다. 형사 판결서에 
대해서는 임의어 검색 기능을 추가하였다. 단,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공개되는 판결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처리된 사본이며, 재판 당사자에게 교부되는 판결정본, 등본은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대법원홈페이지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guide/index.html>
10)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1-1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1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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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해야 할 원칙 23개를 제시했다(Kim, 2020b). 
EU의 경우, 2017년 2월 로봇법제정 권고(Recommen-

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안을 EU의회에 의결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법률규율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로봇개발자의 윤리적 
행동원칙의 명문화와 연구윤리위원회 설립, 개발을 위
한 면허심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윤리위원회규정
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Shin, 2019). 2019년 4월 EU
집행위원회는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의 4가지 원칙을 선
정하고 구체적인 7가지 요건을 포함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Kim, 2020b). 

국내에서는 2019년 12월 17일 인공지능 종합계획인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정부 부처 간 합동으로 발표하였
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기술·데이터 생태계 강화, 산
업융합·인재양성 확대, 사람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이다. 
2020년 12월 23일에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
회에서 ‘AI 윤리기준’을 의결하였는데, 핵심요건으로는 
인권보장, 프라이버시보호, 다양성존중, 침해금지, 공공
성, 연대성, 데이터관리, 책임성, 안정성, 투명성을 담고 
있다. 2021년 2월 17일 네이버는 서울대학교와 공동으
로 ‘인공지능 윤리 준칙’을 만들었으며 사람을 위한 인
공지능 개발, 다양성의 존중, 합리적인 설명과 편리성의 
조화, 안전을 고려한 서비스 설계,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보안의 총 5가지 항목을 담고 있다. 국가에서는 국
가적인 전략의 추진에 앞서 핵심 기반인 인공지능 기술
의 활용수준과 인재의 수준을 점검하고 단계별 접근의 
방법론을 이용한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
각된다(NARS, 2019c).  

5. 법정보기술 인프라 조성

인공지능과 법정보기술은 법률시장의 구조를 점진적
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 변화의 속도는 가속화될 것
으로 예측되므로 인프라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비정
형 데이터를 컴퓨터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
가 구축되어야 한다. 입법, 사법, 행정 영역에서 보유하

보호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 디지털정보 활
성화 추진하에 개인정보 이동권이나 자동화 의사결정 
권한을 정보 주체에게 부여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고 
볼 수 있다.

3. 인공지능의 편향성 통제

인공지능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고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가치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 

2020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
의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
공지능 법, 제도, 규제 정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인공
지능 활용과 확산을 통한 효과와 혜택을 극대화하고 역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의 현주소를 점
검하고 미국, EU 등 국외와 국내 법제 정비 동향 등을 
분석하여 법, 제도, 규제를 개선안을 도출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알고리즘은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
므로 편향적 알고리즘이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
다.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
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성과 영업 비밀 보호 간의 균
형을 갖춘 법적 권리 인정 기준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KG, 2020).

4. 인공지능 규제 방안 필요

인공지능 규제를 위해 미국에서는 상원의원인 와이
든(Wyden)과 부커(Booker)가 2019년 4월에 인공지
능 기술과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알고리즘 책임법안
(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을 발의하였다. 미
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공지능시스템과 데이터보호
에 대한 영향평가방안을 입법화할 것을 제안하여 큰 틀
에서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또한 미국의 비영
리 단체인 Future of Life는 2017년 1월 아실로마에서 
개최된 인공지능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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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법률시장 내 변호사 인
력에 대한 수요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인공지능 변
호사 도입과 관련한 미국의 Avvo 법률 서비스12)로부
터 발생된 이슈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Avvo 법률 서
비스와 관련하여 변호사 평가시스템의 위법성 논란13), 
변호사 광고 문제,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보수 배분 문
제, 수임료 신탁계정 보유 문제 등이 쟁점으로 돌출됐다
(Song, 2019). 로봇의사의 환자치료로 인한 의료분쟁
이 발생하는 경우처럼 인공지능 변호사의 문제 상황에 
대한 법률과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아 인공지능에 
의한 법익침해나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가 필
요하다(Lee & Kang, 2018).

4차 산업혁명시대의 법정보기술 도입이 확대됨에 따
라 기술발전에 따른 문제점도 법률시장에 발생할 것이
다. 법률 인공지능에 의한 법률노동시장 붕괴, 개인정보
보호의 침해 가능성, 인간 윤리 기준의 모호성, 기술의 
이용으로 인한 탈휴머니즘적 한계, 정보공유에 대한 불
평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과 같은 한계적인 상황은 
미래의 한 시점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준비되어야 하겠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이전의 시대에 비해 법률분야에
서 법정보기술의 중요성을 더욱 더 부각시켜 주었으며, 
법률시장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의 법률에 대한 패러
다임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클라우스 슈밥이 세계경제
포럼에서 제시한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한계는 법정보 
기술의 발전과 한계를 예견하는 하나의 혁신적 프레임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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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법정보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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